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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개요

□ OECD 공공커버넌스국(Directorate of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 주최 고위예산당국(SBO)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의 제2차

회의 및 성평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OECD 제2차 원탁회의가 2018년 6월

18일∼20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됨. 이 회의에 OECD으로부터 한

국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를 요청받아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및

재정관리국 담당자와 더불어 참석함.

□ 발표 및 질의 응답, 토론 등을 통해 OECD회원국의 성인지예산 운영 사례

및 UN Women, OECD, IMF 등 국제기구의 성인지예산 관련 지원과 가이

드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의 성인지예산 운영사례를 홍보

□ 주요 일정 및 회의 의제는 다음과 같음

▣ 과제명: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Ⅳ)

▣ 출장지역: 오스트리아, 비엔나

▣ 출장자: (연구진)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이경아 주무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김옥동 주무관

▣ 방문기간: 6월 17일 – 6월 22일(4박6일)

▣ 비용부담: 본원 연구사업비(본원 연구진), 기획재정부 예산(기획재정부 주무관)

날짜 일정 상세내용
6/17
(일)

◈ 출국
인천(한국) → 비엔나(오스트리아)

6/18
(월)

◈ SBO 성인지예산전문가 회의

・SESSION 1 – Evolutions in gender budgeting
・SESSION 2 – OECD Budget Review of Austria:
focus on gender budgeting
・SESSION 3 – Introducing and embedding gender
budgeting: practical experiences from OECD and
other countries(이택면 선임연구위원 발표)
・SESSION 4 – Tax aspects of gender budgeting

6/19
(화)

◈ SBO 성인지예산전문가 회의 및
성평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OECD 원탁회의 조인트 세션

・SESSION 5 – OECD Gender Governance Review
of Canada
・SESSION 6 – Civil society engagement in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budgeting
・SESSION 7 – The role of a whole-of-government
gender equality strategy: a necessity or a luxury for
gender mainstreaming and gender budgeting?
・SESSION 8 – Towards “OECD Governance
Guidelines for Gender Budgeting”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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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및 논의 내용 요약

□ 6월 18일

○ 성인지예산: 오스트리아의 경험

2차 성인지예산 전문가 회의는 특히 오스트리아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소개

와 비판적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 이는 이번 회의의 주최국이 오스트리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성인지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중앙정부의 통상적 재정관리제도(특히 결과·성과지향적 예산제도)와 잘 통합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OECD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기

도 함. 통상적으로 OECD회원국 중에서, 나아가 성인지예산제도를 어떤 형태로든

운영하고 있는 전체 나라들 중에서, 오스트리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비롯한 국

가 재정관리제도(PFM) 안에 필수적 부분으로 성평등에 대한 고려를 통합시킨 모범

적 사례국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기 때문임.

오스트리아 사례에 대한 논의와 토론은 세 건의 발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먼

저 OECD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오스트리아의 재정개혁 과정과 그로인해 도입된 성

과예산제도 및 그 필수 요소로서의 성인지예산제도를 소개하고(발표자 Ronnie

Downs, OECD 공공거버넌스국 공공지출·예산부 부서장), 뒤이어 오스트리아 연방

재정부(Federal Ministry of Finance)에서 내부자의 관점에서 재정관리제도 안에 성

평등에 대한 고려가 어떻게 절차적 필수요소로 통합되었는지를 설명하며(발표자

Friederike Schwarzendorfer, 오스트리아 연방 재정부 예산·재정국 부국장), 마지막

으로 오스트리아의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조직(연방성과관리국, Federal

날짜 일정 상세내용

6/20
(수)

◈ 성평등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OECD 원탁회의

・SESSION 9 – Gender equality: have we reached
the tipping point?
・SESSION 10 – Beyond policies and budgets: How
inclusive is broader government decision-making?
・SESSION 11 – What works? Measuring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gender equality initiatives
・SESSION 12 – An integrated state response
towards eliminating gender-based violence
・토론 및 폐회

6/21
(목)

◈ 비엔나(오스트리아) → 인천(한국) ・비엔나 출발
6/22
(금)

◈ 입국
비엔나(오스트리아) → 인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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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Management Office)이 속해있는 연방 대민서비스·스포츠부(Federal

Ministry for the Civil Service and Sports)에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에서 성평등

관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발표함(발표자 Ursula Rosenbichler, 오스트리아

연방 시민서비스·스포츠부, 전략적 공공행정관리·공공부문 혁신국, 부서장).

OECD측 발표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선진적인 성과예산제도를 도입하

여 시행하고 있으나 성과에 근거하여 예산사업의 우선성을 판단하는 연계체계가 불

완전하다는 약점 또한 노정하고 있으며, 성과예산체계의 필수 요소로서 운영되고

있는 성인지예산 제도 역시 성과예산제도가 갖는 강점과 약점을 모두 드러내고 있

다고 진단함. 성인지예산이 성과예산체계의 일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처의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에서 해당 부처가 추진할 성평등 목표와 추진 성과에 대한 자

세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별도의 성인지예산서나 성인지성과보고서가 존재

하지 않음. OECD는 이러한 오스트리아식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성평등 관련 성

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된 자원의 규모와 수준을 추적할 수 있는 전산정보 시

스템의 구축과 관련 자료의 공공화, 성평등 주무부처가 범정부적 성평등 추진을 통

합·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필요, 부처별 성평등 성과목표 설정시 성평등영향평

가나 규제영향평가의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적극적 의사소통 채널

확립 등을 권고함.

한편 오스트리아 연방재정부의 주제발표에서는 오스트리아 예산관련 규칙과 규

정들에서 어떻게 젠더 관점이 제도화되어 있는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짐. 성과(결

과)중심의 재정사업관리 거버넌스, 성과주의 예산, 발생주의 회계, 총액예산제 등이

오스트리아 재정개혁의 핵심 4대 과제였으며, 그 중에서 성과중심의 재정사업관리

거버넌스와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구축에 성평등 관점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 오스트리아 성인지예산제도의 핵심 요소였음을 피력. 오스트리아 각 중

앙부처의 성과예산구조는, 최상위 수준에서 부처의 핵심 미션(분야 수준)이 설정되

고 각 분야별로 최대 5개까지의 전략목표가 설정되며(부문 수준), 각 전략목표별로

역시 최대 5개 까지 성과목표가 설정되고(프로그램 수준), 각 성과목표의 달성을 위

해서 저마다의 산출(결과)목표를 갖는 다수의 단위사업들이 편성됨. 분야수준의 미

션은 중기재정운용계획(MTEF)에서, 부문 수준의 전략목표와 프로그램 수준의 성과

목표는 당해연도 예산서(annual budget statements)에서, 그 하위의 단위사업 수준

의 산출(결과)목표들은 당해연도 예산서 부속서류인 상세예산 설명서에서 각각 수

립된다. 이 때 최대 5개까지의 전략목표 중 하나는 반드시 성평등 관련 목표로, 그

하위의 프로그램 성과목표들 중 하나도 반드시 성평등 관련 목표로 수립하고, 그

하위의 단위사업들은 이렇게 설정된 성평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과제들로 수

행하도록 관련 법제들(헌법, 연방예산법 등)에 명시함으로써, 오스트리아는 성과중

심의 예산체계에 성평등 고려를 명실상부하게 통합하는 성인지예산제도의 틀을 완

성함. 특히 성평등 관점의 재정운용을 재정운용의 근본 원칙으로 헌법에서 천명함

으로써 예산관련 기본법인 연방예산법에서 구체적 성과주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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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관점을 도입할 근거를 마련함. 전략목표에서 천명되고 프로그램 목표에서 구

체화된 부처 성평등 목표들(중장기)은 당해연도 관리과제의 기획 및 성과계약(성과

계획서에 해당) 수립→목표관리→산출평가→결과평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성과중심

의 재정운용관리를 받게 됨. 그러나 이러한 성인지예산과정이 특정 성평등관련 재

정사업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지는 않음. 단지 해당 사업 수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목적으로 운용될 뿐임.

마지막으로 연방 대민서비스·스포츠부의 발표에서는 제일먼저 연방성과관리국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함. 연방성과관리국은 2017년 초반까지만 해도 연방 총리

실(Federal Chancellary) 산하에 있었으나 지금은 공공행정 및 대민서비스를 관장하

는 연방부처인 연방 대민서비스·스포츠부의 대민서비스·행정혁신국(DG of Civil

Service and Administrative Innovation) 소속으로 바뀜. 연방성과관리국은 각 라인

부처들의 성과중심의 예산운용과 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관할하고 지원하는 역할

을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함. 이를 위해 재정사업 성과

관리의 전반적 질관리, 일선 라인부처와의 긴밀한 협력, 성평등 고려한 성과관리 위

해 보건여성부의 성평등국과 긴밀한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함. 재정관리제도 측면

에서 재무부는 예산과 재원의 배분 및 통제, 일선 라인부처는 자율성과 책임성에

입각한 사업 기획 및 수행, 연방성과관리국은 성과목표, 지표 등의 적정성 관리 및

성과관리틀 및 전략 추진 등을 담당하는 구조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

음. 또한 성평등 지향적 성과관리 실현을 위해 각 부처와 조직이 어떤 기능을 수행

할 것인가가 정부조직법에 명시되어있어 성평등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업체계가 확

고한 법적 근거를 갖도록 되어 있음. 실제 예산과정에서 연방성과관리국의 개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각 일선 부처는 예산서 초안(성평등 목표를 포함한 당해연도

성과목표,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산출 정의 및 단위사업 설정, 성과지표 등을 포함

한)을 제출→성과관리국은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권고안 제

시→권고에 따라 일선 부처는 예산서 초안 수정→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 설

명 의무화(comply or explain)→(향후 연방성과관리국에 의한 권고안을 일반에 공고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 추진)→최종 예산서 제출. 한편 사업수행 이후 성과

보고 단계에서의 연방성과관리국의 개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일선 라인부처의

재정사업평가(산출평가, 결과평가) 및 보고→연방성과관리국의 성과품질점검, 표준

화, 부처간 조정, 최종 보고(디지털 시스템화를 통한 전용 웹사이트 운영 포함)→의

회와 시민단체의 심의 및 정치적 책임성 추구. 이 모든 과정에 성평등 관련 성과목

표에 대한 동일한 관리과정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성과중심의 재정관리

과정에 성평등 관점이 완전히 통합되어있다고 할 수 있음. 결국 핵심적인 도전과제

는 부처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다양한 성평등 관련 성과목표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가의 중장기적 성평등 추진 전략과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부처간 상호 조정하는

역할을 누가 얼마나 충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이며,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에서 이 기능을 부여받고 있는 연방성과관리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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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음.

○ 회원국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사례: 대한민국, 이탈리아, 아이슬랜드

우리나라 사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성인지예산제도 도입과정, 초기 운영성과,

현재의 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 등을 중심으로 발표(첨부 발표자료 참고).

이탈리아 사례에 대해서는 경제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의 국

가예산국 국가일반회계과 Aline Pennisi 과장이 발표를 맡았음. 그의 발표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최근에야 비로소 성인지예산 관련 법적 근거조항을 국가재정및회계법

(Public Finance and Accounting Law)에 신설하고 국가예산의 세입과 세출이 남성

과 여성에게 미치는 각기 다른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을 명시함. 2016 회계연도 결

산을 기점으로 파일럿 프로젝트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함. 성인지예산제

도의 주요 행위자로는 경제재정부의 국가일반회계과(국가 예결산 및 공무원 통계

담당), 재정과(주요 조세정책의 영향 분석 담당), 총무과(중앙부처 공무원 급여 담

당), 내각수반실(전 부처의 성인지예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모니터링 담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성인지예산 전 과정에 대한 총괄 역할은 내각수반실 내 기회평등국

(department for equal opportunities)이 맡고 있음. 성인지예산제도 시행을 위한 주

요 분석도구로는 주요 지표를 통한 성불평등 정도 분석, 세출예산의 재분류(젠더이

슈와 무관한지(gender neutral), 젠더격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gender

sensitive), 젠더격차 해소를 직접 목표로 하는지(aimed at reducing gender gap)에

따라 세가지 부류로 세출예산을 분류), 주요 조세정책에 대한 영향분석(소득세제의

성평등 재분배효과, 조세감면정책의 영향분석 등), 성불평등 감소를 위한 각 부처의

정책노력에 대한 분석(부문별 정책, 내부인력정책 등에 대한 분석) 등을 들 수 있

음. 그러나 이러한 여러 종류의 전문적 심층 분석을 수행할 법적 권한과 근거를 갖

춘 공식 기구와 그 역할 및 기능이 아직 확립되지 않아서 각각의 분석들이 단편적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그 결과도 성인지예산 과정에 제도적으로 환류되지 못하고 있

다는 것이 이탈리아 성인지예산 시도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한편 아이슬랜드 재정경제부(Misinistry of Finance and Economic Affairs)의

Halldora Fridjonsdottir 국장은 아이슬랜드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사례발표를 통

해, 자국의 성인지예산제도는 2009년 파일럿 프로젝트로 출발한 이래 지속적인 발

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전체 재정관리체계 내에 성인지예산제도가 완전히 통합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새로운 예산기본법 제 18조는 각 부처의 장은 성

평등 추진을 소관으로 하는 부처의 장과 협력하여 성인지예산 프로그램의 확립을

주도하여야 하며, 예산안은 성인지예산 프로그램을 고려에 넣어서 작성되어야 하고

예산안에는 그것이 국가 성평등 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음. 아이슬랜드 성인지예산제도는 특별히 성평등 관점이 적용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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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분야로 조세 자산 및 금융관리분야, 공공 및 사법안전분야, 교통 및 통신분야,

관광분야, 예술 및 문화분야, 고등교육 분야, 돌봄 요양 및 자활서비스 분야, 장애

및 장애인 분야, 고령인구 분야, 가족분야 등에 주목하여 각 분야별로 성평등 이슈

및 성평등 목표 발굴을 위해 노력함. 향후과제로는 성과예산주의와 성인지예산제도

의 연계, 성별 영향의 격차가 큰 사업에 대해 주요 성평등 목표 설정, 현행 사업 및

신규사업을 보다 더 성평등 지향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설계 변경 등

을 제시함.

○ 성인지예산제도의 조세측면

조세정책은 각국 정부가 시민들의 행동변화를 야기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강

력한 도구 중 하나임. 성인지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출측면에

만 국한되어서는 안되고 조세 측면의 조치들(조세지출, 소득세 구조 개편 등을 포함

하는)의 설계와 평가 및 영향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 이 세션은 몇몇 국

가 사례를 통해 성인지예산제도가 구체적으로 조세정책에도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봄.

오스트리아 사례를 발표한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소 Margrit Schratzenstaller 부소

장은 2019-2022 전략계획상의 성평등 목표로 “남녀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의 공평

한 분배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이 설정되어 있음을 소개하면서,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로 “세제 개편을 통해 부정적 근로인센티브를 제거하고 긍정적 근로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한다”를 제시함. 오스트리아의

2014년 조세제도 개혁에서는 개인소득세 감면제도 개편에서 성평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유급근로 대비 무급근로

를 선택할 유인을 강화시키고 특히 여성에게 이 유인이 더 강하게 작용함을 분석

함. 여성의 노동공급탄력성은 남성에 비해 훨씬 더 높아서 조세 정책에 의한 근로

소득 상의 변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됨. 따

라서 개인소득세제 개편시 이를 고려하여 여성의 노동공급을 부추기면서 비경활로

돌아서거나 근로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유인은 약화시킬 수 있는 세제개편 방향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오스트리아의 근로소득세제

는 EU나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처럼 개인별 과제로서 부차소득자편의

(second-earner bias)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소

득세 개별과세를 가구단위의 부부합산 과세로 대체할 경우 배우자간 유급노동시간

분배가 남성에게 더 많이 분배되는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소득세제들이 여성의 근로 유인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

□ 6월 19일

○ OECD의 캐나다 젠더거버넌스 리뷰

이 세션은 2017년 캐나다 정부의 의뢰로 OECD 전문가들이 수행한 캐나다 젠더



- 7 -

거버넌스 리뷰의 결과를 보고하고 토론하는 데 할애됨. OECD전문가들은 캐나다의

성주류화 및 성인지예산 실천을 통해 성평등 성과를 제고하고자 했던 캐나다의 노

력들을 그 구조, 관행 및 접근방식의 측면에서 리뷰한 결과를 발표함. 이 발표는

OECD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광범위한 함의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 리뷰연구를 수행한 OECD전문가를 대표하여 공공거버넌스국 젠더·포괄성 작업

반의 Pinar Guvan 정책분석관과, 같은 국 예산·공공지출과 Scherie Nicole 정책분석

관이 발표를 맡았음. 그들의 발표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의 젠더 거버넌스가 갖는

강점은 고위 정책결정권자들의 성평등에 대한 신념과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히 강력

하다는 점, 오랜 기간 축적된 성분석(GBA+) 경험과 역량, 잘 갖춰진 제도적 틀과

시스템 차원의 젠더문제 접근, 의회 및 감사원의 감시기능을 통해 성분석 결과의

정책개선 적용 촉진 등을 들 수 있음.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최근에 캐나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차관급 테스크포스 설립, 캐나다 여성실(Status of Women

Canada)의 법적근거 확보, 성분석(GBA+) 의무화, 성과 및 목표관리에 젠더 관점

통합, 2017년부터 성인지예산제도 실시 등을 이루어냄. 이러한 배경 하에 OECD전

문가들은 캐나다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안함.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여성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GBA+와 더

포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GBA+의 내용적 품질과 적용의 엄밀성

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 확립, 의회와 감사원의 감시기능에 성평등 관점이

통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예산안에 평등챕터의 추가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전 예

산과정 적용 등을 제안함.

한편 캐나다측에서는 캐나다 여성실의 정책 및 대외관계 총괄관인 Justine

Akman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캐나다의 현 성평등 실태와 젠더 거버넌스의 문제

점을 내부자 시각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함. 특히 그는 젠더 이슈의 교차성을 강조하

면서 GBA+가 성평등을 넘어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 이슈(포용성과 다양성 이슈)

를 성평등 관점에 통합하여 다루게 되었음을 강조함. 특히 GBA+ 의 품질제고,

GBA+의 결과 정책이 개선되고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제고된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과 리포팅 강화, 성별분리통계자료에 대한 가용성과 접근성 제고 등이 필수적이라

고 지적. 성인지예산을 연방정부의 재정 및 예산관리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새

로운 입법 필요, 캐나다 여성실을 연방정부내의 공식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입법 필요, GBA+ 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연구관련 투자 확대, 2019년 예산안

수립을 위한 GBA+실시 등을 향후 과제로 제시.

○ 성인지예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

2015년에 발간된 “공공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OECD 권고”는 성평등이 성인

지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공공정책 영역속에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포괄

적이고 전향적인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음. OECD는 최근 회원국 사례들에 대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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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험과 “성평등 실현 및 성주류화를 위한 OECD 제안집” 개정판 출판 등에 힘

입어 “성인지예산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발표할 예정에 있음. 이 책

자는 OECD회원국의 경험을 반영하여 한 국가 내에서 광범위한 성주류화 및 책무

성 강화의 틀을 재정관리제도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

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됨. OECD측 발표자인 공공거버넌스국 예산·공공지

출과 Scherie Nicole 정책분석관은 성인지예산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적·법적 틀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 확고한 성평등 전략을 통해 성평등목

표와 지표체계를 확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변동으로 인한

예측불가능성을 줄여야 함을 역설. 성인지예산은 또한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의 비판적 검토의 창구를 열어두어야 하고, 성평등 기초선조사, 사전적(ex

ante) 성평등영향평가, 성과예산제도와 통합, 젠더관점의 ‘중기지출 심층분석

(spending review)’, 등을 통해 증거 기반의 제도로 진화해야 함. 또한 의회에서의

성평등 관점의 예산심사기능 강화, 감사기관을 통한 독립적 젠더감사, 더 넓은 시민

사회 대상 책무성 강화 등이 성인지예산제도의 이상적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

장. 결론적으로 성인지예산제도가 예산을 통한 국가사회의 성평등 증진이라는 궁극

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 부처 및 정부조직간 명확한 역할분담

과 책임·권한 명료화, 포괄적·구체적 성별분리통계, 성평등 기능별 예산분류체계, 역

량강화 및 인식개선, 영향평가와 심층평가 활성화 등과 같은 지지체계(supporting

system)가 잘 갖추어지고 잘 가동되어야 함.

□ 6월 20일

○ 성평등 : 우리는 반환점을 넘어섰는가?

이 세션은 그동안의 OECD와 그 회원국들의 성평등 증진을 위한 노력들을 종합

하면서 지금까지의 진전의 증거들을 제시하고, 성인지정책의 실행을 강화하고 책임

성을 증대시키고 여전히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젠더갭을 줄이기 위해 취해야 할 남

은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OECD측 발표자인 공공거버넌스국 젠

더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겸 정책분석관인 Elena Gentili는 그동안 OECD가 회원국의

성평등 증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경주해 왔음을 지적함. 회원국들 사이에

표준으로 삼을 만한 가이드라인 제시, 국가간 비교를 위한 증거자료 구축, 회원국의

성평등 실천 지원, 전문가 정책자문 및 모범사례 공유 등이 그것임. 그동안의

OECD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드러난 성평등 관련 OECD 회원국간의 공통된 의제

는 성평등 증진이라는 이상과 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국가간

일정 정도의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것, 이제 남은 것은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과

정에서의 격차라는 것 두가지임. OECD가 주목하는 성평등 실천에서의 격차란 다음

과 같은 것임. 첫 번째로 성평등 추진을 위한 전략에서의 격차로서, 예컨대 일생활

균형 개선을 위한 전략은 회원국의 92%에서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공행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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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에서 다양성 제고 전략은 46%만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평등 추

진조직의 정부 내 위상에서도 격차는 발견되는데, 총리실이나 정부수반 보좌조직(대

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실) 내에 성평등 추진조직을 둔 경우는 전체의 9%에 불과하

고, 46%가 성평등 추진을 소관으로 하는 단일 부처(ministry)를 두고 있는 경우임.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관련 부처 내 한 부서로 존재하는 경우가 36%에 달함. 내각

에 속한 부처가 아닌 외곽 독립기관이 성평등 추진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9%에 이름. 성평등 추진을 위한 도구로서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지 않고 있는 회원

국은 하나도 없지만, 성인지예산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30%나 되고, 젠더

감사나 젠더 공공구매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0%도 안됨. 또한 교육분야에서 성

별분리통계를 생산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는 반면, 환경분야에서는 50%에 육박

함. 이러한 실행상의 격차를 줄이고 OECD회원국 전반에 걸친 성평등 개선을 이루

어내기 위해서 OECD가 향후 추진해야할 과제에 대해, 아이슬랜드 발표자인 복지부

평등국 선임자문위원 Magnea Mrinosdottir는 모범사례와 실패사례 전파를 통한 회

원국간 지식공유, 각 국가별 기준선 분석을 위한 지원, 회원국 젠더 거버넌스에 대

한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리뷰 및 평가, 젠더 감사관 등 각국 젠더 전문가에 대한

전문가 교육훈련 제공 등을 꼽음.

3. 시사점

2차 전문가회의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시사점은 OECD 회원국간 성인지예

산제도의 도입이나 진척에 있어서의 편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임.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회원국의 경우에도 최소한 성인지예산의 필요성과 제도적

요건들을 국제사회에 프리젠테이션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선진화된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쳐져있다고 할 만한 조건들을 발견되지 않음. 회원국의 프리젠테이션 만으

로 각국의 성인지예산 관련 실재(reality)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결국 제도

운영 10년차를 맞고 더 나은 제도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

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각국의 고유한 맥락과 배경 속에서 저마다 베스트 프랙

티스로 포장되어 발표된 여러 제도적 실험과 도구들을 각국의 맥락적 요인들을 고

려하여 보다 더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베스트 프랙티스

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워스트 프랙티스를 선별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이런 맥락에서 OECD측이 성인지예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안으로 권고한

사항들은 상당히 시사적임. 여러 회원국들의 공통된 경험에서 추출된 권고안이므로

현 시점의 우리에게 향후 제도 개선의 지침으로서 손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

시 한 번 그 내용을 되짚어 보면, OECD가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질적 성평등 제고

효과를 가능하게 할 지지체계로 열거한 것들 중 정치적 리더십과 부처 및 정부조직

간 명확한 역할분담과 책임·권한 명료화 두 가지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결여되어

있는 조건에 해당함. 정부부처의 최고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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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성평등 추진 의지가 미미한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현 시점에서,

그들의 정치적 기반인 시민사회 내에서부터 성평등을 향한 강한 열망이 표출되고

그것이 그들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에게 강력한 압력과 요구로 전달되어 성평등이

주요 정책의제이기 이전에 주요 정치적 의제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오

스트리아의 선례를 본받아 정부조직법상에 성평등 및 성주류화 추진과 관련된 부처

및 정부조직의 기능을 명확히 선정하고 명시하여 부처 및 정부조직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권한 명료화를 반드시 일구어내야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 지지체계로

언급된 것은 포괄적·구체적 성별분리통계인 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상대적

으로 후진적인 조건에 처해 있음. 통계법 개정을 통해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

가통계에 대해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의무화하기는 하였으나 문제는 부처의 사업별

통계자료 집계에 있어서도 성별 분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임. 사업이나 프로그

램 단위의 성분석이나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런 구체적 수준의 성별분리통계가

생산 유통되지 않아 분석이나 평가의 질을 떨어트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더 포괄적이고 동시에 구체적인 성별분리 통계 생산 및 집계 그리

고 공공화가 시급함.

우리에게 당면한 또다른 개선과제는 성평등 기능별 예산분류 기준 확립임. 우리

와 유사하게 이탈리아나 아이슬랜드 등에서도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사실은 고

무적임. 재정사업의 기능별 분류와 별도로 성평등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분

류하여 성평등을 직간접적으로 좌우하는 사업을 별도로 관리하고 추적하는 것은 성

인지예산 제도의 내실화와 나아가 재정사업을 통한 국가 성평등 수준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의 초보적인 직접목적사업, 간접영향사업

으로의 구분을 더 구체화 전문화하여 성평등 중심의 예산분류체계를 확립하고 그것

을 각종 심층평가나 성평등영향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방법론적 틀을 확보

하는 것이 시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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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첨) 한국사례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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